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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조세에 기초한 저소득층 지원 정책의 효과

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업종 분포 및 노동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존함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조세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

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이러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

약되어 있을 경우 그 지원 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낮아진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도 노동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임금 보조금(wage subsidy)과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의 재분배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비

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 관심은 학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지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액은 2016년 

GDP 대비 10.4%에 이르고 있지만, 정책적 개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지니 갭(Gini 

Gap), 즉,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의 차이는 최근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도 복지정책의 효과가 국가와 시기 및 정책 유형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Rudra(2004)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한 결과 

사회적 지출은 선진국에서 재분배 효과를 갖지만 개도국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지출보

다는 교육을 통한 효과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Ospina(2010)도 

라틴 아메리카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정책의 내생성을 통제하면 교육과 보건 지출은 불

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지출의 효과

는 거의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을 분석한 Niehues(2010)도 GDP 대

비 사회복지지출이 지니계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소득 

수준에 맞춘 선별적(means-tested) 지원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오히려 선별적 지원은 근로유인을 억제하여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확대시킬 가능성

도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신흥 개발도상국들 분석한 Cevik and 

Correa-Caro(2015)는 정부지출이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고, 누진적 조세는 불평

등 완화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OECD(2008, 2011)도 국가별로 정책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따라 국가별로 조세와 재분배 정책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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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동진・김상헌(2008)이 복지지출의 내생성을 통제한 결과 복지지출의 

증가는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진영(2017)도 복지지출이 증가

하면 불평등과 빈곤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진영(2017)은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선별적 지출이 보편적 지출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는데, 이는 Niehues(2010)와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또한, 현금 지급보다 현물 급여

가 더 효과적일 가능성도 제시하였는데, 이는 OECD(2011)가 현물 급여를 강조한 것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반면 반정호(2013), 전규식・정지수・유경원(2016) 등은 우리나라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등 재분배 정책의 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

세와 지출이 충분히 누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1)

이같이 다양한 결과가 얻어지는 배경에는 근로유인 훼손효과(dis-incentive)가 주요 요

인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유인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 정책의 효

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모형에서는 지원 방식으로 소득 이전과 임금 보

조금을 고려하고, 그 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노동공급의 탄력성, 근로자 

유형별 업종 분포, 노동수요의 탄력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는 소

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이런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다면 그만큼 지원 정책의 효과가 작아질 수 있

음을 보인다. 또한, 지원 정책에 의해 노동공급이 변화할 경우,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의 변화폭이 지원 정책의 효과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도 존재함을 

보인다.

Ⅱ.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 모형

기본 모형에서는 생산요소로서 노동력만을 상정하고, 지원 정책의 효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업종별 분포와 노동공급의 역할을 중요함을 보인다. 한편, 자본을 

1)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 현진권(1996, 2001), 박승식・박상연(201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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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 확장 모형에서는 생산함수에서의 대체탄력성, 또는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정책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1. 기본 모형

경제에는 두 유형의 인구 과 가 존재하며, 생산되는 재화(서비스)도 필수재인 

와 사치재인 가 있다고 가정한다.2) 각 재화의 생산에서 자본은 없다고 가정하며, 각 

부문별로 한 유형의 노동력만 사용하는 경우(specific-factor model)를 고려한다. 이는 제

약적인 가정이지만, 본 모형에서 근로자의 업종별 분포가 중요함을 간단하게 보이기 

위해 도입한 가정이다.3) 각 재화의 생산함수는 다음 식 (1)과 같이 노동력의 선형함수

로 정의하여 노동수요가 무한탄력적인 경우를 고려한다.4) 

   ,    (1)

위에서 는  유형 노동력의 투입을 의미하며,    로 정의된다(  ). 

여기서 ∈  는 각 유형 의 노동공급 함수이며,  로 표시

할 수 있다. 재의 가격을 1이라고 할 때, 는  유형의 명목임금, 는 재화의 

(상대)가격, 는 물가 수준, 는  유형의 명목 비근로 소득이다. 노동공급의 실

질임금 및 소득에 따른 효과는 아래 식 (2)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    ≦,    (2)

모든 시장이 경쟁적이면 이윤 극대화 조건은   ,   로 얻어진다. 여기

서 로 가정하고,  유형 근로자를 고임금 근로자, 또는 고소득층,  유형 인구

2)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높은 사치재는 대표적으로 서비스 재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가정을 완화하여 근로자 업종별 분포가 비대칭이라고 가정하여도 결과에 질적인 차이는 없다.
4) 이 가정으로 인해 노동공급의 변화만으로는 임금 변화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

정이다. 다음 절의 확장 모형에서는 노동공급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유

한한 경우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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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임금 근로자, 또는 저소득층이라고 지칭한다. 한편,  유형 근로자 소득에서 재

화에 지출되는 비중을  ≡  로 정하며, 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는 의미에서   , 그리고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탄력성도 1보

다 클 가능성이 높음으로    라고 가정한다.

이상의 설정에서 중요한 가정은 고임금 근로자는 필수재인  부문에, 저임금 근로

자는 사치재인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고용구조의 비대칭성이며, 이에 따라 조세와 

지원 정책이 유형별 소비지출 변화를 통해 노동수요에 비대칭적 변화가 유발된다. 즉,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의 소

비 수요를 감소시켜 그 재화 생산에 집약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위축시

킬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 감소를 유발하여 소득재분배 정

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5) 

우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유형에게 1인당 의 명목 세금(lump-sum tax)을 

징수하여 저소득층인 유형에게 1인당  만큼의 소득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장 단순한 

소득 이전 정책(income transfer policy)을 고려하자. 여기서 일괄적인 정액세(lump-sum 

tax)를 고려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지원 방식의 효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고소득층에 대

한 세액과 지원 재정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소득세를 사

용하면 고소득층의 노동공급 변화에 따라 동일한 재원 조성을 위해 지원 방식별로 세

율이 달리 책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지원 방식의 정책 효과를 정

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워진다.6)

정부가 균형재정(balanced budget)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 라고 할 수 있

고, 여기서 ≡는 두 유형 인구의 비율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 

 이므로, 이 경제의 일반균형은 아래 3개의 수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5) Jaimovic, Rebelo, and Wong (2017)은 이와 같은 근로자 유형별 업종 분포의 비대칭성이 경기변

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불경기에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의 소비가 더 빨리 감소

하고,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생산에 상대적으로 저기능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노동수요가 더 빠르게 감소하여 경기변동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이와 함께 고소득층의 자본소득이 과세될 경우 자본축적에 대한 동기도 영향을 받는 등 동학적 

선택의 이슈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 논문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고

소득층의 선택으로 인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액세를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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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비중 :                              (3-①) 

유형 소득 :    
       

     (3-②) 

유형 소득 :   
    

  ,  (3-③) 

위에서 식 (3-①)은 재화의 명목 생산과 소비의 일치를 의미하는 재화시장 균형조

건이며, 식 (3-②)와 식 (3-③)은 각각 유형과 유형의 명목소득으로, 유형의 경우 

근로소득(=임금×노동공급)에서 세금()을 감한 액수로, 유형은 근로소득에 소득 보조

를 더한 값으로 정의되었다. 주어진 세금 에서 3개의 내생변수 , , 가 정의되

어 균형조건은 위의 3의 식으로 구성된다. 한편  유형의 노동공급은   이므

로, 식 (3-①)은        로 쓸 수 있고, 여기

에 식 (3-③)을 대입하면,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에 대하여 미분하면 

         를 얻는다. 여기서 는 유형 근로자

의 명목소득이 1원 증가함에 따라  유형의 재화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액수이며, 아

래 식 (4)와 같다.

≡

 
     ,    (4)

결과적으로 는  유형의 에 대한 명목 지출의 변화이며,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이면서 는 필수재, 는 사치재라는 전제하에     이 성립된

다. 즉,  유형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도  재화에 대한 지출을 더 많

이 증가시킨다. 한편 ≡       는  재화 가격이 인상될 

때, 에 대한 전체 지출의 변화를 의미하며,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1보다 크다고 전

제하였으므로    이다.

식 (3-①, ②, ③)을 모두 에 대해 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5)와 같은 재분배 효

과를 얻을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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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의 탄력성 (5)

위에서 
  ≧ , 

  ≦  이며,    임에 따

라 가 성립된다. 동일한 이유로 도 성립한다. 여기서 는 소득 이전에 의

한  유형 노동공급의 소득효과(
)와, 재 가격 의 내생적 변화에 따른 임금

( )의 노동공급 효과(
)를 모두 포함하는 항이다.

노동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이라서 임금 및 소득효과가 모두 없는 경우

(
 ,   ,   )를 고려하면, ,  이 되어 식 (5)는 아래 식 

(5-1)과 같이 정리된다.

   

 
   (5-1)

즉,  유형으로부터 1인당  의 세금을 거두면, 균형재정 하에서  유형에게 1인

당 의 소득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 지원의 결과로  재화에 대한 수

요가 감소하면서 실제  생산에 집약적인  유형 근로자의 소득은  만큼 증가하

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식 (5)에서도 분모와 분자를 비교하면 
 ≦의 절댓값이 매

7) 식 (5)의 도출은 부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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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크지 않다면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므로 역시  라는 결과를 얻는다. 반

면 
 ≦의 절댓값이 매우 크다면, 즉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에서 소득효과가 매우 

크다면, 세금 로 인해 비근로 소득이 감소한  유형 근로자가 노동공급을 크게 늘

려 소득이 세전에 비해 별로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재화에 

대한 수요도 별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소득 이전 대신  유형의 근로에 대해 임금 보조금(wage subsidy)을 지급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경제의 일반균형 조건이 앞서 (3-①, ②, ③)과 달라진다. 우선 유형 

근로자에게 의 임금 보조금이 주어진다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와 

   이 된다. 그리고 임금 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균형

재정 조건도 달라진다. 즉,  유형 인구에서 1인당 의 세금을 징수하여  에 해

당하는  유형 노동공급에 대해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균형재정 조건은 

  로 정의된다. 결과적으로 경제의 일반균형 조건은 아래 식 (6-①, ②, ③)으

로 정의될 수 있다.  

소비 비중 :                     (6-①) 

유형 소득 :    
       

     (6-②)

유형 소득：     
  ,    (6-③)

앞서와 마찬가지로 식 (6-①)은 의 명목 생산과 소비의 일치를 의미하는 재화시장 

균형조건이며, 식 (6-②)와 식 (6-③)은 각각 유형과 유형의 명목소득이다. 여기서도 

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은  유형에게서 1인당 의 세금을 거두는 것이므로  유형

의 소득 결정식인 식 (6-②)는 앞서 보았던 식 (3-②)와 동일하지만,  유형의 소득 결

정식인 식 (6-③)은 이전 소득이 아니라 임금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다. 세금 에 대해 

역시 3개의 내생변수 , , 가 정의되며, 앞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임금 보조금 지

원을 통한 재분배 효과를 도출하면 식 (7)과 같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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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위 식 (7)에서 는 앞의 식 (5)에서 정의된 바와 같고, 새로 정의된 는  유형 

근로자의 임금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
)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서 소득효

과(
)를 포함하여 정의되었던 와 차이를 보인다. 한편, 가 지나치게 크지 않을 경

우  가 성립되는데,  를 앞서 식 (5)에 포함된 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동공급이 1에서 비탄력적이라면 즉, 앞서와 같이 노동공급의 임

금 및 소득효과가 모두 없는 경우( , 
 ,   ,   )라면,  , 

이 되어 식 (7)도 앞서 본 식 (5-1)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즉, 노동공급

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은 정확하게 동일한 경제 효과를 가진

다는 의미이다. 이는 복지(welfare)에서 근로복지(workfare)로의 전환을 위해 활용되는 근

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 보조정책의 효과성은 노동공급의 탄력성에 의존한다는 일반적

인 인식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소득 이전과 근로복지의 정책 효과 모두 동일하게 

누구에게서 세금을 걷는지와 세금 부담 근로자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업종별 분포 차

이에 의존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9) 이는 지금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으

로서 향후 복지 예산 지출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고 사료된다.

한편 식 (5)에 나타난 소득 이전 효과와 식 (7)의 임금 보조금의 효과를 비교하면 동

일한 세금 에 기초한 지원 효과()가 임금 보조금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각 식에 포함된 와 를 비교할 경우,  ≧ ≧ 의 관계

8) 식 (7)의 도출 과정은 부록에 설명되어 있다.
9) 고임금 근로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탄력성이 다른 재화 수요의 비대칭적 변화를 유발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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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 

  이라서 의 분모가 의 분모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식 (5)와 식 (7)을 에서 평가하면 우선 

가 성립하고, 각 경우의 효과는 아래 식 (5′)와 식 (7′)과 같은데, 이때 식 (7′)에 나타

난 임금 보조금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5′)

   

    



  






 (7′)

위에서 ,  ≧ , 그리고 
   와 

  가 성립하기 때문에 식 

(7′)의 효과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식 (7′)의 경우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가 소득 이전에 비해 고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재분배 측면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

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 결과가 노동수요가 무한탄력적이라는 제약적인 가정하에서 도출된 결과라

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식에 따라 노동공급 변화에 차이

가 존재하여도, 수요가 무한탄력적이면 노동공급 변화가 임금에 직접적으로 하락, 또는 

상승 압력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변화는 재화 수요의 비대칭적 변화에 따른 

간접적 효과만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유한하면 노동공급의 변

화에 따라 임금이 변화하고, 이는 근로자의 소득에 추가적인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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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수요 탄력성의 역할

노동수요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생산함수에 자본을 도입하여 자본과 

노동력 간 대체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유한하게 설정한 모형을 

제시한다. 앞서와 같이 각 유형의 노동력은 한 재화의 생산에만 투입되는 가정

(specific-factor model)을 유지하되, 생산함수는 아래와 같이 자본과 노동력을 사용하는 

CES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 ∈ ∞

   
   

 




, ∈ ∞ (8)

각 생산함수에서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은  로 정의되며(  ), 

이 대체탄력성들은 유형별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이 노동수요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자본을 추가한 확장 모형에서도, 노동공급

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효과가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결과가 여전히 성립된다. 왜냐면 노동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 변화로 

인한 임금 변화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수요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서 노동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배제하기로 한다. 다만 이같이 탄력적인 노동 

공급과 유한 탄력적인 노동수요를 허용하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의 정책 효과를 

앞서와 같이 간단한 수식으로 풀어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자본 가격(이자율)이라는 

추가적인 내생변수가 근로자의 비근로 소득을 통해 노동공급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순

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례에 대한 모의 분석(numerical 

example)을 통해 주요 변수들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근로자의 효용함수   를 식 (9)와 같이 설정하고, 이에 기초한 개별 소

비와 노동공급 함수를 도출한다. 

     ln  ln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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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와 는 각  유형 근로자의 복합소비재(composite consumption goods)와 노

동공급이며, 복합소비재는   
 

 의 형태를 지닌다고 가정한다. 와 는  

유형 근로자의 각 재화 소비량이며, ∈  는  유형이 소득에서  재 소비에 지

출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복합소비재를 통한 효용이 

Cobb-Douglas의 형태를 지닌다고 설정하였지만,  재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식 (9)의 효용함수에서   라고 가정한다.

 유형 근로자의 총소득( 
)은 근로소득(

)과 자본소득() 

및 조세지출,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한 기타 소득()로 구성되며, 여기서 은 시장 이자

율, 는  유형 근로자의 자본 보유량이다. 주어진 소득에서 재화 소비를 최적화하면 

최적 복합소비재()는 의 선형함수이고, 이에 기초한 노동공급은 아래와 같이 결정

된다.10)

  
 

 
(10)

그 결과 이 경제의 일반균형은 아래와 같이 6개의 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자본시장 균형：           (11-①) 

 유형 노동시장 균형：                            (11-②)

 유형 노동시장 균형：                      (11-③) 

 생산 이윤 극대화：                    (11-④) 

 생산 이윤 극대화：                     (11-⑤) 

재화 소비 효용 극대화：                         (11-⑥)

10) 복합소비재가 각 재화에 대해 Cobb-Douglas 형태의 효용함수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노동공급에 

재화 가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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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균형조건에서 와 는  재 1 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자본과  유형 노동

력이며, 와 는  재화 1 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자본과  유형 노동력이다. 마지

막 식(11-⑥)에서는 근로자 유형 간 소득 분포에 따라  재화에 대한 소비지출이 변화

하는 양상을  이라는 가정으로 반영하였다.

경제의 일반균형을 나타내는 위의 6개 방정식(11-①~⑥)은 정부 정책에 따라 부분적

으로 변화한다.  유형에 부과되는 세금은 식 (10)에서와 같이  유형 노동공급()

에 소득효과를 유발하여 식 (11-②)에 영향을 주고, 또한  유형의 소득( )을 변화시

키므로 식 (11-⑥)에 영향을 준다.  유형에 대한 소득 이전은 식 (11-③)에서  유형

의 노동공급()에 소득효과를 유발하며, 역시  유형의 소득()을 변화시키기 때문

에 식(11-⑥)에 영향을 준다.  유형에 대한 임금 보조()는 식 (11-③)에서  유형의 

노동공급()에 대체효과를 유발하며,  유형의 소득()을 변화시키므로 식 (11-⑥)에 

영향을 주는 한편,  생산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식(11-⑤)를      

로 변화시킨다.

각 정책의 효과는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보이는데, 본 분석은 현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직관을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되는 모수들을 임

의로 설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모수

들은 기존 문헌들과 거시통계에 맞추어 설정하였다. 우선 식 (8)의 생산함수에서 규모 

모수(scale parameter)는    으로 하였고, 자본 집약도를 결정하는 모수들은 

현실을 반영하여  ,   으로 설정하였다.11) 각 유형 인구는  , 

으로 설정하였고, 유형별 자본 보유량은  ,  로 고임금 근로자가 더 많

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설정하였다.12) 한편 각 유형의 소비지출에서  재화가 차지하

11) 이는  부문과  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labor share)이 기준경제에서 각각 40%와 75%가 되

도록 설정된 값이다. 부문별 노동소득 분배율은 전수미・주상영(2015), Díez-Catalán Luis (2017) 
등을 참고하였다.

12) 이같이 자본 보유량에 차이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지원 정책의 결과 이자율이 상승할 경

우 자본 보유량의 격차는 지원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 

이자율 변화는 매우 미미하여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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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중은   와   로 설정하였다.13) 모의실험의 핵심 변수인 생산함수에

서의 대체탄력성은, 기준경제에서 모두 2가 되도록 와 를 -.5로 상정하였다. 이같

이 대체탄력성을 크게 설정한 이유는, 노동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에는 앞서 무한탄력적

인 노동수요를 가정한 기본 모형의 결과가 계속 유지됨을 보이기 위함이다. 한편, 그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은   로 설정하여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낮춘 경우를 

통해 보이고자 한다. 노동력 공급의 탄력성을 반영하는 는 두 유형에서 모두 .8로 설

정하였는데, 역시 노동공급의 탄력성 효과를 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에서는   인 

경우도 상정하여 비교한다.

<표 1>에서는 두 재화의 생산에서 자본과 노동력 간의 대체탄력성을 모두 2로 높게 

설정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의 (1) 열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없는 기준경제()의 

경우 각 유형의 명목소득과 임금, 노동공급, 재화 가격, 실질 국내총생산, 실질소득 등

을 보이고 있고, (2) 열과 (3) 열에서는  유형 인구에게서 의 세금(lump-sum tax)을 

징수하여  유형에게 소득 이전으로 지원하는 경우와 임금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를 비교하고 있다. 소득 이전의 경우에는 위의 균형조건에서 명목소득과 노동공급이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

  
  

  
 ,   



  
(12)

반면, 임금 보조금의 경우  유형의 명목소득( )과 노동공급( )은 위 식 (12)와 

동일하지만,  유형의 명목소득()과 노동공급() 및 식 (11-⑤)의 균형조건은 아래

와 같이 변경된다. 

  
   ,     





13)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저기능 근로자 집약적이면서 소득탄력성이 높은 서비스 재화

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은 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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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준(   )
  

(2) 소득 이전 (3) 임금 보조금

   유형 명목소득 9.53 9.32 9.32

   유형 명목소득 6.06 7.02 7.06

   유형 명목임금 6.33 6.31 6.32

   유형 명목임금 4.89 5.08 6.14

   유형 노동공급 .624 .631 .631

   유형 노동공급 .690 .655 .712

   재화 가격 .820 .846 .798

 실질 GDP 900.0 899.7 905.5

   유형 실질소득 9.71 9.46 9.52

   유형 실질소득 6.17 7.13 7.21

       ,     (13)

이와 함께  생산의 요소 수요인 와 도 이자율()과 순임금()의 함수로 

정의된다. 모수 설정에서  유형 근로자의 수를  유형 근로자 수의 1/4로 설정하였

으므로, 내생변수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두 정책하에서 모두  유형 근로자의 명목소

득은 만큼 감소하고  유형 근로자의 소득은  만큼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표 1> 탄력적 노동수요 하에서 각 정책의 효과

<표 1>에서는  인 경우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유형의 명목소득은 

소득 지원과 임금 보조금 경우에 유사하게 .21 감소한다. 감소 폭이 .25보다 작은 것은 

세금으로 인한 비근로 소득의 감소가  유형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형의 명목소득은 소득 이전의 경우 .96, 임금 보조금의 경우 1.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 보조금의 경우 지원 대상의 명목소득 증가가 크다는 점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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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4) 소득 이전의 경우에는 비근로 소득의 증가로 인해  유형의 노동공급이 감소

하므로, 그만큼 소득 이전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지만, 임금 보조금의 경우 노동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명목소득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15) 특히 노

동수요의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유형 노동공급이 증가하여도 임금이 하락하려는 압

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는 무한탄력적인 

노동수요를 가정한 앞 절의 결과와 동일하다. 한편, 재화 가격 변화를 고려하여 실질소

득을 비교하여도 유형별 소득 격차가 임금 보조금 정책하에서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16)

한편, 세금을 부담하는  유형은 비근로 소득이 감소하므로 모든 정책에서 노동공

급을 증가시키는 반면,  유형은 소득 이전 정책에서는 노동공급을 줄이지만 임금 보

조금 정책에서는 노동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임금 보조금 정책하에서는 소득 이전 정책

과 달리 실질 GDP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같이 임금 보조금 정책에서 지원 대

상 근로자의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하여 소득 격차도 감소하면서 실질 GDP도 증가하는 

효과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 보조금 정책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표 2>에서는  생산에서 자본과 노동력 간의 대체성이 낮은 경우( )

를 상정하였는데, 분석결과는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17) 기준경제()에 비교할 때 

 유형에게 1인당 .25의 세금을 징수하면  유형의 명목소득이 .21 정도 감소하는 것

은 앞서와 유사하지만,  유형 근로자의 명목소득은 임금 보조금보다 소득 이전의 경

우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소득 이전의 경우  유형의 명목소득 증가는 1.01로 <표 

1>보다 크며, 임금 보조금의 경우 명목소득 증가는 .97로 더 작다. 이는  유형 노동공

급의 증가가  유형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압력이 더 높아서 임금 보조금에 따른  

14) 임금 보조금의 균형에서  유형 근로자의 노동공급()은 .712이므로, 임금 보조금

(≡)은 1.40에 해당하며, 실제 임금상승 효과(1.00)는 이보다 훨씬 작게 나타난다.

15) 명목 이자율()은 기준경제와 두 정책하에서 모두 .041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만 차이를 보인

다. 결과적으로 이자율 변화가 소득 격차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

16) 각 유형의 실질소득은 

로 정의되었고, 는 GDP에서  재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  ).
17) 대체탄력성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없는 기준경제()의 자원 배분이 앞선 <표 

1>과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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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
  

소득 이전 임금 보조

  유형 명목소득 9.51 9.30 9.30

  유형 명목소득 5.27 6.28 6.24

  유형 명목임금 6.28 6.26 6.26

  유형 명목임금 3.89 4.14 5.09

  유형 노동공급 .622 .629 .628

  유형 노동공급 .661 .621 .694

  재화 가격 .753 .784 .724

 실질 GDP 889.6 889.7 895.4

  유형 실질소득 9.77 9.52 9.59

  유형 실질소득 5.41 6.42 6.43

유형의 명목임금 상승 압력이 일부 상쇄되기 때문이다.18) 임금 보조금 정책의 균형에

서 임금 보조금()은 1.44이지만 실제 명목임금은 1.20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표 2> 대체탄력성이 낮을 경우 각 정책의 효과

결과적으로  생산에서의 자본과 노동력의 대체성이 낮아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수

요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임금 보조금이 소득 지원 정책에 비해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소득 비교에서도 

재분배 효과는 소득 이전 정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소득 이전에 비해 임

금 보조금 정책의 실질 GDP 증가라는 중요한 긍정적 효과는 계속 유지된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중요한 만큼 노동공급의 탄력성 역시 소득재분배 효과에 영향

을 미친다.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 하락 압력은 노동공급의 증가 폭에 의존하기 

18) 명목 이자율()은 기준 경제와 두 정책하에서 모두 .042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만 차이를 보

인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이자율 변화가 소득 격차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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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
  

소득 이전 임금 보조

  유형 명목소득 5.27 6.28 6.24

  유형 명목임금 3.89 4.14 5.09

  유형 노동공급 .661 .621 .694

 실질 GDP 889.6 889.7 895.4

  유형 실질소득 9.77 9.52 9.59

  유형 실질소득 5.41 6.42 6.43

   ,    기준(   )
  

소득 이전 임금 보조

  유형 명목소득 5.51 6.52 6.46

  유형 명목임금 8.32 9.35 10.22

  유형 노동공급 .338 .302 .368

 실질 GDP 853.7 851.3 861.9

  유형 실질소득 9.32 9.05 9.18

  유형 실질소득 5.40 6.35 6.37

때문이다. <표 3>은 이러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19) 각 재화 생산에서의 요소 간 대

체탄력성이  ,  로 주어졌을 때, 저임금 근로자( 유형)의 노동공급 탄

력성이 클수록 임금 보조금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 억제됨을 알 수 있다. 저임

금 근로자의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경우(  )에 비하여 탄력적인 

<표 3> 노동공급 탄력성에 따른 정책 효과 비교

19) <표 3>의 상단은 <표 2>의 결과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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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두 정책 간 재분배 효과의 차이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20)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소득 이전 정책은 임금 보조금에 비해 저임금 근로

자의 소득을 .04 더 증가시키는 데 그치지만, 노동공급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소득 이전 

정책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06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질소득으로 정

의한 소득 격차를 비교하여도 유사하다.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소

득 이전의 재분배 효과가 임금 보조금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임금 보조금 정책의 실질 GDP 증가 효과는 노동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노동공급이 더 증가하여 실질 GDP가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

동공급의 탄력성은 고용 및 G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수요가 비탄

력적인 경우에는 재분배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근로장려세

제와 같은 정책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노동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높다고 인식되는데, 

고용과 GDP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소득재분배 효과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어렵

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3.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

앞 절에서 간략한 일반균형 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거두어 저임금(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

는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근로자들의 업종별 분포에 의존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치재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재분배 효과가 상쇄된다. 둘째,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지원 방식을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으로 차별화하여도, 

그 경제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셋째,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임금 보조

금 정책은 소득 이전에 비하여 실질 GDP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

러나 각 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세 가지 결과 가운데 둘째와 셋째 결과는 근로자의 업종별 분포가 비대칭적이 아닌 경

우에도 성립되는 결과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분포가 대칭적이라도 저

임금 근로자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가 성립한다.

20) 명목 이자율()은 기준경제와 두 정책하에서 모두 .041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만 차이를 보인

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이자율 변화가 소득 격차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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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정책의 효과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노동공급 변화

의 차이 때문이다. 소득 이전은 지원 대상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만, 임금 보조금은 

반대로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임금 변화 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곁과의 배경에는, 지원 대상 근로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고임

금 근로자 간 대체성이 높지 않다는 중요한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본 모형에서 각 근

로자의 업종을 분리함으로써 대체성이 없다고 가정하였는데, 이 가정을 완화하면 노동

공급 변화에 따른 임금의 변화가 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감소한다. 일례

로 모든 근로자를 완전 대체관계로 설정한 김선빈․장용성․한종석(2018)에서는 저임금 근

로자의 노동공급 변화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공

급의 변화가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본 모

형의 결과는 근로자 간 대체성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동공급에 따른 임금 하락 폭을 결정하는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생산함수에서

의 대체탄력성과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모두 의존함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산업 의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아래 식 (14)와 같이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재

화 수요()를 반영한다.

     (14)

위에서  산업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생산함수가 규모수익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이고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이라는 전제하에 도출된 것이며, 는  산업 생산함수

에서의 자본과 노동력 간 대체탄력성, 는 생산 비용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는 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낸다.21) 식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생산함수에서 기술적인 대체성()은 낮아도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

으면 그 산업의 노동수요는 얼마든지 탄력적일 수 있으며, 대체탄력성이 높아도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면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낮을 수도 있다. 앞서 분석한 모형

에서는  재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1보다 

21) Hammermesh(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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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전제하면서, 생산에서의 대체탄력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달

라질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저임금 및 저소득층 근로자가 속한 산업

에 대한 재화 수요가 탄력적이면 그 노동수요도 탄력적일 수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생산함수에서 자본과 노동력 간 대체탄력성이 높지 않은 경우라면 앞 절의 결과가 계

속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4. 근로자의 업종별 분포

본 절에서는 근로자 간 대체성과 관련된 업종 분포의 비대칭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근로자의 업종 분포가 대칭적인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자 간 대체

성은 얼마든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업종 분포의 비대칭성은 낮은 대체성을 입

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에 해당한다. 우선 〔그림 1〕은 시간당 임금 

하위 20%에 속하는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각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고 있다.22)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추출

하였으며, 시간당 임금은 정액급여를 정규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이같이 임

금 하위 20%로 정의된 저임금 근로자는 대체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 부동산, 보

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다만 〔그림 1〕에 사용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 조사이므로 농림수산

업 및 자영업이 많이 누락되어 저소득층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 2〕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상대적 

빈곤 가구를 식별하고, 이러한 가구에 속한 근로자들이 각 산업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상대적 빈곤 가구는 가구 가처분소득을 균등화 지수인 가

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중위값을 구하고, 그 중위값의 50% 미만 가

구로 정의하였다.23) 〔그림 1〕과 비교할 때 농림수산업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 외의 

양상은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2) 이는 앞서 모형에서  유형 근로자 비중을 20%로 설정한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3) 2016년 기준 상대 빈곤 가구에 속한 전체 인구 비중은 14.1%로 추정되는데, 노인 가구 등 비근

로자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와 같이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할 경

우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7.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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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업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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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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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산업별 저소득층 근로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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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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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산업별 실질 GDP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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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 2018.

한편, 이같이 저임금 근로자나 저소득층 근로자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대체로 경

제가 성장하면서 그 비중이 확대되어 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경

제위기 이후인 1999~2017년 기간 동안 산업별로 실질 GDP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 음식숙박업, 부동산, 금융보험 및 정보통신업, 사업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의 증가율이 전체 평균 증가율 .031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 상대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폐쇄경제라면 이러한 

산업별 실질 GDP 증가율이 그 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1대1 대응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 교역량이 GDP

의 80%에 달하는 경제에서는 제조업을 비롯한 교역 부문(tradeables)의 GDP 증가율은 

그 소비 증가율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조업과 같은 부문은 소득탄력성

이 높아서 생산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온 것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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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저임금 근로자가 집약적인 부문은 대체로 생산과 소비

가 거의 일치할 것으로 보이는 비교역 부문(non-tradeables)이라는 점에서 음식숙박업, 

부동산, 사업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의 증가율이 전체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그림 3〕의 결과는 저임금 근로자가 집약적인 부문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24)

한편, <표 4>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비 자료를 이용하여 재화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가

늠해 보고자 하였다. 표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식 (15)와 같이 가장 단순하게 재

화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값을 보이고 있다.

ln       lnln    (15)

식에서 
 는 가구 의  재화 소비 지출액, 는 그 가구의 전체 소비 지출액, 

는 가구원 수이다. 재화별 소비지출을 소득이 아니라 소비지출의 함수로 추정한 이유

는 항상소득 가설에 의해 소비지출이 소득의 일시적 변동을 배제한 효과를 반영할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각 재화 지출의 합이 전체 소비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력성 

개념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 4>에 의하면 대체로 서비스와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에서 탄력성이 높은 것으

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부문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근로

자의 실제 업종별 분포가 본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분포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자료의 해석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 재화에 대한 지출이 반드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출로 대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가구를 구입한다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그 지출액이 가구에 대 

24) 소비의 소득탄력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산업 수요가 아니라 재화 수요를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기준으로 소득탄력성을 논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노동력 수요가 산업별로 정의되기 때문에, 소득 분포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가 산업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하다. 둘째, 가계의 재화 소비에 대한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료가 본 분석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특정 재화

의 구매에 지출한 액수는 그 재화를 생산한 산업뿐 아니라 유통 과정을 통한 서비스 부문에 대

한 지출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특정 재화에 대한 구매 행위는 복잡한 산

업연관 관계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최종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탄력성을 산업을 기

준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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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계수

(표준오차) 품목
계수

(표준오차) 품목
계수

(표준오차)

식료품 .381 (.009)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1.200 (.021) 오락/문화 1.328 (.017)

주류/담배 .738 (.039) 보건 .808 (.023) 교육 1.359 (.050)

의류/신발/
관련 서비스

1.435 (.019) 교통 1.409 (.016) 음식/숙박 1.359 (.016)

주거/광열 .581 (.013) 통신 .744 (.014) 기타 서비스 1.176 (.013)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표 4> 재화의 소득탄력성 추정 계수()

한 소비지출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가구 제조업의 생산(매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점(도소매/유통)의 매출, 배달 서비스(운송업)의 매출도 동시에 증가할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근로자 업종별 분포와 소비 양상이 본 모형의 가정과 부합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산업별 고용 및 생산과 재화/서비스 간의 연계가 1대1로 확정되지 못

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5. 대체탄력성

한편, 산업별 노동수요와 연계하여 자본과 노동력의 대체탄력성의 역할이 중요하지

만, 일반적으로 대체탄력성에 대한 산업별 분석결과는 많지 않다. 중분류 제조업을 대

상으로 한 연구로 Caballero, Engel, and Haltiwnager(1995), Balisteri, McDaniel, and 

Wong(2003) 등을 고려할 수 있고, Baccianti(2013)는 27개국을 대상으로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도소매업까지 포함시킨 연구는 Young(2013)과 

Judzik(2014)을 고려할 수 있다. Young(2013)에 의하면 미국 도소매업의 대체탄력성이 

.37 수준, Judzik(2014)에 의하면 대체탄력성은 .49 수준으로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기업별 패널을 사용한 김성태・이상돈・조경업・임병인

(2011)에 의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 부동산,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

업에서 대체탄력성이 0.4~0.6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저임

금 근로자 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과 노동력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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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는 본 모형의 가정과 부합된다.25) 대체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노동공급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이 작지 않은 폭의 임금 하락을 유발하여 재분배 효과가 일부 상쇄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요약 및 시사점

본 논문의 모형은 저임금 근로자 지원 정책의 효과가 근로자들의 업종 분포와 노동

공급 및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지원 대상 근

로자들이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지원 정책 재

원 조성을 위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오히려 그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를 위축시켜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원 방식에서도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 보조금 방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소득 이전 방식을 비교할 때, 소득재분

배 효과는 노동력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저임

금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음식/숙박 및 서비스 등의 업종

에 비대칭적으로 집약되어 있고,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산업별 자본과 노동력의 대체

탄력성도 1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산업을 얼마나 세분류하는가, 저소득층이

나 저임금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이론 모형에서 강조한 가정에 대체로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 보조금 방식은 저소득층의 고용 및 실질 GDP

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는다.26) 이에 따라 대부분

의 국가에서 단순한 소득 이전 방식의 복지정책(welfare policy)에서 지원 대상의 고용을 

촉진하는 근로복지(work-fare policy)로의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25) 한편, 산업별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Pierluigi and Roma(2008)와 Judzik(2014) 등
을 고려할 수 있는데, Pierluigi and Roma(2008)에 의하면 노동수요 탄력성은 국가와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며 대체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6) 근로장례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다룬 연구로는 Neumark and Wascher(2000), Hotz, Nullin and 

Scholz(2006), Meyer(2002), Grogger(2003), 박능후(2011), 송헌재・방홍기(2014), 신우리・송헌재

(2018), 박지혜・이정민(2018), 남재량(2017) 등 다수가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분석들이 노동공

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재분배 효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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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아니며 2019년도에는 근로장려세제가 대폭 확대되어 그 수혜 대상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조세체계가 소비 수요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과 지원 대상의 노동공급 증가가 임금을 하락시킬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 자체로서는 상당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주체들의 소비지출 변화, 노동공급 변화 등은 그 효

과를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분배 효과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근로장려세제의 심각한 단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정책은 재분배 목적도 이외에 저소득층의 고용 확대 및 실

질 GDP 증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OECD(2008, 

2011)의 제안과 같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제고하기 위해 최적의 조세체계에 대한 

논의와 근로복지 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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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도출

[부록 1] 본문의 식 (5)의 도출 과정

본문에서 경제의 일반균형 조건은 아래와 같다.

(3-①)       

(3-②)                

(3-③)         ,

(3-①)에 (3-③)을 대입하여 로 미분하면 아래 (부록 1-1)을 얻는다.

         (부록 1-1)

위에서 ≡        이다. 한편 (3-③)을 미분하면 아

래 식 (부록 1-2)을 얻고, 이로부터 식 (부록 1-3)가 도출된다.

  
  

    
    



(부록 1-2)

 
  



     

 

   


 

,   
′
 ∈   (부록 1-3)


는 소득 이전으로 인한 직접적 소득 증대효과 와, 실질 비근

로 소득 증가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 


 를 반영하며, 이 합은 0보다는 커야한다. 비근로소득의 증가가 노동공급을 

지나치게 감소시켜 전체 소득을 감소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3-②)를 미분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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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는데, 여기서 
는 세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득 감소와 이로 인해 노동

공급이 증가하여 소득이 일부 보전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이 역시 0보다는 커야 한다. 

위의 를 정리하면 (부록 1-3)과 같고, 이를 (부록 1-1)에 대입하면 (부록 1-5)가 도출

된다.

  

 





 





   





 (부록 1-4)

          




 (부록 1-5)

 ≡ 

 




 




      as   

(부록 1-3)을 (부록 1-5)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본문의 식 (5)가 도출된다.

[부록 2] 본문의 식 (7)의 도출

본문에서 경제의 균형조건은 아래와 같다.

(6-①) 소비 비중 :                   

(6-②) 유형 소득 :    
        

      

(6-③) 유형 소득：          
     ,     

우선 (6-③)을 (6-①)에 대입하고 미분하면 앞서와 동일하게 (부록 2-1)을 얻는다.

            (부록 2-1)



34 勞動經濟論集 第42卷 第2號

한편 균형재정 조건    을 미분하면 (부록 2-2)를 얻는다. 

  
  




      

 
  




 (부록 2-2)

(6-③)을 미분해서 (부록 2-2)를 대입하고, 에 대해 정리하면 (부록 2-3)과 같다.

 
  



  



  






  
 








(부록 2-3)

또한, (6-②)를 미분하면 (부록 2-4)와 같이 되는데, (부록 2-3 및 2-4)를 (부록 2-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본문의 식 (7)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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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ve Effects of Income Transfer and Wage 
Subsidy 

Dae Il Kim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s of income transfer and wage subsidy in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both policies are smaller, the more 
intensive in low wage workers are the luxury goods production. Wage subsidy contributes 
more to employment and GDP relative to income subsidy, but its redistributive effects can 
be smaller depending on the elasticities of labor demand supply. More complete empirical 
analysis appears due on the effects of both policies in order to design an optimal mix of 
efficiency and equity.

Keywords：Income transfer, wage subsidy, redistributive effects


